한국마사회의 불법적 경영행태를 규탄하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행산업을 총괄 관리할 감독기구 설치를 촉구한다.

1. 한국마사회는 법인카드 남발, 마사회 경내 새마을 금고에 편법지원, 마사회 임직원들에 대한 과다한 주택 및 주택자금 지급 등의 방만한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2005년 10월 4일 농림위 소속 한광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이렇듯 마사회 직원들의 내부 복지를 위해 쓰여진 돈은 320만 도박중독자들의 가정파탄의 결과로 만들어진 돈이다.(2001년 한국마사회 용역자료)

2. 반면 비정규 조경직 계약직원들에 대하여는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여 퇴직금 지급을 꺼리고 정부의 실업급여로 대치하였으며, 나아가 지난 1998년부터 마사회와 도급계약을 맺고 전국 각 지점 전산관리 등 시설 관리를 한 경마진흥㈜의 31명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서도 마사회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 

3. 나아가 마사회는 레저와는 상관없는 장외발매소를 수도권에 25개소, 지방 7개소 등 총 32개소를 운영하였고, 향후 2006년까지 48개소 개장을 목표로 증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4. 마사회의 이러한 비윤리적 행태와 도박중독의 온상으로 여겨지는 장외발매소 증설계획은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화 하는데 일조할 뿐이며, 공기업의 공공성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5. 이에 우리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한국마사회의 불법적 공금유용, 편법지원, 도박장 확산 계획을 규탄하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 

6. 또한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이러한 비윤리적 기업운영 행태를 감시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농림부는 당국의 경마정책의 부재를 시인하고 이제라도 경마산업 전반을 재점검하여 무자기식 장외매장 증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7. 농림부를 비롯한 모든 도박산업 관계 기관은 도박산업이 초래하는 부작용과 중독자들의 아픔을 직시하고 도박산업 전반을 재점검하여 하루속히 도박산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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